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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급결제시장은 IT의 발달과 더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국가나 지역 등에 다르게 지급결제시장은 바뀌고 있지
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이른바 빅테
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은 기술기반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이고 금융

업에서 가장 빨리 적응가능한 지급결제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금
융기관들이 영위하던 부분들에 기술기반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매우 빠르

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부터 시작해서 금융업 내에서도 기존의 은행뿐만 아니

라 증권, 카드, 보험,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빅테크나 핀테크가 진입해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최근의 정부도 제도 개편을 통해 빅테크나 핀테크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

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해주고 있다. 
2020년에 지급결제 부문에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고
빅테크나 핀테크 등 비금융 기술기반 기업이라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추면 소액결제시스

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
정보법)」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도 마련되었다. 2020년 7월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
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

도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또는 어떠한 쟁점 사
항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지급결제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 전
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 쟁점 검토를 위한 전자금
융거래법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의 변화와 추후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마지막 5장에서 시장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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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급결제시장 현황

지급수단은 국가마다 다르며 시장의 발전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넓은 범위에서
카드가 있다. 신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와 연결되
어 계좌 잔액 내에서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기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 가

능한 선불카드가 있다. 현금IC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
며 금융결제원 정산망을 활용한 별도의 현금IC카드 가맹점에서 이용될 수 있다.
카드 외의 다른 지급결제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불로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송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

하는 서비스이다. 이중의 간편결제는 일명 ○○페이로 불리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지
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나 컴퓨터 등에 미리 저장하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 접촉 등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전자화폐는 주화나 지
폐를 대체하는 현금의 일종으로 카드나 전자기기에 저장한 화폐 가치 내에서 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인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
이며 어음(수표)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카
드사

신용카드 신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구매 이후 결제하는 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잔액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
제할 수 있는 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
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기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

현금IC카드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 
별도 현금IC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금결원 정산망 활
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
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 PC 등에 미리 저
장해 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
로 결제하는 서비스

전자화폐
주화나 지폐를 대체하는 현금의 일종으로 카드나 전자기기에
저장한 화폐 가치 내에서 결제

현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

어음(수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

<그림 1> 지급결제수단의 종류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급결제수단의 유형에서 카드 결제 비중 높게 나타난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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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기준으로 최종소비지출 중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의 비중은 79.6%로 매우 높다. 
신용카드 비중은 2015년 58.2%에서 2021년 663.6%로 증가하였고 체크카드 비중도 2015
년 12.7%에서 2021년 16.0%로 증가하였다.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증
가 추세에 있다. 신용카드 결제 비율의 정체, 현금성 결제의 감소, 간편결제의 증가로 요
약이 가능하다. 간편결제의 비중은 2021년 최종소비지출의 14.0%로 추정되며, 2020년 코
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림 2>지급수단별 결제규모(좌) 및 비중(우)

자료: 한국은행, 재산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종소비지출  1,054.9  1,100.1  1,155.8  1,216.3  1,264.6  1,246.6  1,327.2 
민간소비지출 804.8 834.8 872.8 911.6 935.9 897.4 952.5 

신용카드
614.2

(58.2%) 
675.8

(61.4%) 
703.0

(60.8%) 
741.3

(60.9%) 
778.0

(61.5%) 
772.0

(61.9%)
844.2

(63.6%)

직불카드
0.008
(0.0%) 

0.005
(0.0%)  

0.004
(0.0%)  

0.002
(0.0%)  

0.001
(0.0%)  

0.001
(0.0%)  

0.001
(0.0%)  

체크카드
134.2

(12.7%) 
155.1

(14.1%) 
170.2

(14.7%) 
183.1

(15.1%) 
194.3

(15.4%) 
197.8

(15.9%)
212.2

(16.0%)

선불카드
0.8

(0.1%) 
0.8

(0.1%)  
0.8

(0.1%)  
0.8

(0.1%)  
0.9

(0.1%)  
6.2

(0.5%)
4.6

(0.3%)

현금IC카드
0.2

(0.0%)
0.3

(0.0%)
0.4

(0.0%)
0.5

(0.0%)
0.9

(0.1%)
0.8

(0.1%) 
1.0

(0.1%)
자료: 한국은행, 재산출

<표 1> 지급결제수단 규모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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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간편결제 기업의 공시가 모두 나지 않고 있지만 2019년에 간편결제는 이미 민간
최종소비지출의 12.9%로 추정되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기서 현금과 개인체
크(현금성) 내의 페이결제는 2019년 5조 원으로 계좌충전 페이결제로 보인다. 현금과 개
인체크(현금성) 선불은 2018년 3.9조 원, 2019년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계좌이체(3.2조 원), 직불(0.06조 원)을 제외한 신용카드 페이사 경유 카드결제는 68조 원
으로 추정된다. 보다 최근인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 규모
가 폭증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전체 간편결제 결제액은 63.7조 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상반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결제액은 26.8조 원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페이는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쇼핑·컨텐
츠 결제에 12.5조 원이 발생하였다. 카카오페이도 이미 2020년 1분기 앱에서 결제, 송금, 
투자 등을 포함한 거래액은 14.3조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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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간편결제 거래액 추이

이러한 통계는 한국은행의 일별 간편결제 통계에서도 증가 추이가 확연하게 들어난다. 
2021년 일별 간편결제 건수는 1,981만 건으로 전년대비 36.3%, 이용금액은 6,065억 원으
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기기나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결제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면결제에서도 카드단말기나 QR
코드와 같은 실물 지급결제수단 대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크게 증가

하였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나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저장하고 거래에서 비밀번
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 페이스ID 등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증가하였다. 이러
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비중은 2019년 1월 41.2%에서 2021년 4분기에 46.3%까지 계속하
여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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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2021

간편결제 이용금액
2,228.2
(81.3)

3,171.0
(115.7)

4,491.6
(163.9)

6,065.4
(221.4)

　
　
　
　
　
　

전자금융업자
778.6
(28.4)

1,199.0
(43.8)

2,052.4
(74.9)

3,013.5
(110.0)

　
　
　

(신용카드) 607.5
(22.2)

855.4
(31.2)

1,353.3
(49.4)

1,939.6
(70.8)

(선 불) 102.4
(3.7)

244.7
(8.9)

568.0
(20.7)

884.9
(32.3)

(계 좌) 68.6
(2.5)

98.9
(3.6)

131.1
(4.8)

189
(6.9)

휴대폰제조사
609

(22.2)
898.5
(32.8)

1,070.4
(39.1)

1,376.2
(50.2)

금융회사
840.6
(30.7) 

1,073.5
(39.2)

1,368.8
(50.0)

1,675.7
(61.2)

주: 괄호는 연간 환산 금액

<표 2> 국내 간편결제 이용현황과 연간 환산 금액

단위: 억원, 조원

이러한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기

술기업이나 소위 빅테크기업이나 핀테크기업과 같은 ICT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은행, 증권, 보험, 여신 등 기존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하고 있
다. 한국은행 간편결제 서비스 조사 대상 업체는 46개사로 전자금융업자 30개, 휴대폰제
조사 2개, 금융회사 14개로 나타나고 있다. 간편송금은 22개사로 전자금융업자 16개사, 
금융회사 6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중에도 로드시스템(로드페이), 불루월넛(Took), 
지머니트랜스(지머니페이), 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업과 지머니트랜스
(지머니페이), 골프존(골프문화상품권) 등 간편송금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4>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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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3.1 기존 제도의 변화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뀌기 전에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로 2019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
장에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해주고 있다. 2020년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 촉진으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고 빅테크나 핀테

크 등 비금융 ICT기업이라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추면 차액결제를 간접수행하는 방식으
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기준을 변경하였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
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데이터 3법 개정으
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20년 7월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현
재 아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에 있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법 전면 개편 방안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주요 내용 관련 법규
2019.1 ICT융합,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2019.4 혁신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20.6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제도 정비 지급결제제도 운용·관리 규정
2020.7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전자금융거래법(국회논의 중)
2020.8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이용 활성화 데이터 3법

2020.8 P2P 업체의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0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통해 다양한 민간인증
제도 허용

전자서명법

<표 3> 최근 빅테크 및 핀테그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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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윤관석 의원 안
금융플랫폼에서 계좌 발급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전자지금거래청
산기관 신설

김병욱 의원 안
빅테크 외부청산기능 최소 정보만 정산기관이 처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대
금결제업 규제에서 제외

전재수 의원 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 확대
홍성국 의원 안 증권사 전산장애 투자자 피해시 가이드라인 마련
송언석 의원 안 간편결제사업자의 수수료 차별 금지

<표 4>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3.2 추진 배경

국내 디지털 금융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007년 동법의 시행
이후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EU보다 빨리 도입했음에도 대응이
늦은 상황에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
D)」 제정(2007) 및 시행(2009),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DIS)」을
제정(2016)하였다. 「지급결제산업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2, PSD2)」 제정(2016) 
및 시행(2018),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2020)하였
다.

PSD의 주요 내용(6개 타이틀)

EU 내 지급결제서비스를 회원국 내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Payment Services Provider, 
PSP)에 대한 규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PSD2의 주요 내용(6개 타이틀, 117개 조항으로 추가〮수정)

EU 지급결제시장 통합을 위한 지침 범위 확대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 TPP) 도입 : 고객 계좌 미보유+지급결제서비스 수행→
계좌정보서비스업자(AISP, 지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관련 통
합정보 제공), 지급지시서비스제공업자(PISP, 지급거래시 지급인
의 요구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이체) 수행

거래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강력한 고객인증 요구 등의 개별 거래의 보안 강화

<그림 5> PSD와 PSD2의 주요 내용

PSD2가 도입되기까지 EU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7년 PSD 시행 이후에 적
용, 검토 등을 거쳐 규제기술표준까지 제정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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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SD2 도입 추진 경과(좌)와 동향(우)

이러한 PSD2 조문도 6개의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틀 I에서 주제, 범위 및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대상기관, 적용범위, 예외, 정의를 하고 있다. 타이틀 II에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PSP)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지급결제기관(Payment Institutions)의 일반

원칙, 감독, 면제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공통조항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접근, 계좌접근, 금
지사항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III에서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거래 투명성, 정보공개 요건
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IV에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다
루고 있다. 공통조항으로 범위, 수수료, 적용면제 거래를 말하고 있으며 지급거래 인가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및 사용자 의무 등, 지급거래 실행으로 지급명령, 결제시간, 책
임소재, 데이터보호, 리스크 등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 V에서 위임규정 및 규제기술표준

(RTS)을 다루며 타이틀 VI은 최종 조항이다. 

3.3 추진 과제

정부의 추진 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산업, 이용자, 인프라, 금융안정이다. 
산업에서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하고 이용자에서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체

계 확립이 목표이며 인프라에서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을 하고 금융안정에서 디지

털 금융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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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재구성

Ⅳ. 쟁점 검토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의 변화와 추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을 살펴보자. (산업1-1)의 지급지시전달업 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과 종합지급결

제사업자 도입으로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서 지급지시전달업 또는 마
이페이먼트(MyPayment)는 이용자의 결제 또는 송금의 지급지시를 받아서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이다. 이러한 마이페이먼트(MyPayment)는 고객계좌 미
보유한 상태에서 고객의 동의로 결제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

근권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센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기존 방식에서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
회사간 직접 송금이나 결제로 수수〮료나 거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용자는 은행 등에
자금보관하면서 은행 제공 금융서비스 이용가능하다. 마이데이터(MyData) 등과 연계로

조회·이체·결제 과정에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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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이페이먼트 도입 전후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여기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을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간편결제나 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여러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산업 2)에서 전자금융업종이 기능별로 통합되고 간소화된다. 이전에 과도하게 세분화
된 7개의 업종을 5개로 단순화한다. 전자자금이체업은 자금이체업으로, 전자화폐업과 선
불전자지급수단업은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업은 대금결제업으
로 바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은은 결제대행업으로

통합된다.

<그림 9>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무 및 관리감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시장의 변화(이천우⋅김상봉⋅김재현)  49

<그림 10>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간소화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산업 3)에서는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 라이센스 도입으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영국의 전자화폐업 자본금은 4.5억 원, 미국의 자금이체업은 3억 원, EU의 지급지
시전달업은 0.7억 원으로, 해외의 주요국에서도 여신이나 수신업무를 하지 않는 전자금
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하
고,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 등을 통해 이러한 최소자본금으로 시장에 진
입하는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예대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
준의 최소자본금으로 설정한다. 또한 영업규모에 자본금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스몰라이
센스(Small License)을 도입하고 영업 확장 시에 자본금을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

(Sliding Scale) 방식도 도입한다.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자금이체업을 하는 경우에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를 통해 허가제로 운영한다. 다만 나머지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
하고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의 문제 때문에 부가조건을 넣는 조건부 등록제도를 도입

한다.
(산업 4-1)은 소액 후불결제 도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산업 4-2)는 선불수단의 충전
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는 일시적인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신용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선불수단의 충전한도는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

단 1회 충전한도를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의 결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고객별로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부여가 가능
하고 1일 총이용한도는 1천만 원으로 신설한다.

(이용자 2)에서는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서는 영업 확장
이나 머신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이용에 따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영

업 시에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준비한다. 또한 금융사업자와 연계나 제휴 등에 대해 공정
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신기술 이용하는 경우에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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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플랫폼 연계·제휴·광고 등의 행위규칙(좌)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제도(우) 도입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인프라 4)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빅테크가 디지
털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이용자 보호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

계와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국내의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나 핀테크 기

업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그림 12> 빅테크 관리감독 체계(좌)과 공정경쟁 체계(우)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 재정리

Ⅴ. 시장의 변화와 주요 쟁점

5.1 시장의 변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따라 금융업, 지급결제업, 유통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지급결제 연관산업(신용카드업, 간편결제, VAN, PG), 
금융업(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산업). 유통업(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형 및 중소형
커머스), 빅테크 등 핀테크 산업, 기타 온라인 소형 커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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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드맵을 따르면 2021년 7월에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는 시범 오픈 중이다. 

<그림 1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에 따른 로드맵

또한 제도도입 후 지급결제 연관 산업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금결제업까지 확장되면 빅테크와 핀테크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개방 및 이동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급결제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결제 자금
이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통합조회 상품추천 신용관리 자산관리 지급지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

료 납입 등 계좌 관리
대금결제·자금이체

의 한도 상향 〮〮〮

빅테크 및 핀테크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데이터의 개방 및 이동 결제 자금의 이동(지급결제 연관 산업 영향)

<그림 14> 제도 도입 후 금융 오픈 플랫폼화

또한 기존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은 완전히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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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빅테크 위주의 온라인 시장

5.2 주요 쟁점

5.2.1 망안전

망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 1-1)과 (산업 1-2)와 관련되어 있다. 오픈뱅킹이 이미 진
행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망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존재하였다. 오픈
뱅킹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까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체 지급결제와 관련된 망 중에서 지급결제와 관련된 망은 소액자금이며 정산은 금융결

제원(금결원)의 금융공동망에서 이루어지며 결제는 한은공동망에서 이루어진다. 전자금
융공동망은 한국은행과 상업은행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회원 간 통신망이다. 여기서 회원
은 기존의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이며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규모의 빅
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접속하여 범위가 확대되면 전자금융공동망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자율규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
금융공동망의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공동망 관리를 위한 자율규약도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지
급결제에 관련하여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BIS 산하 위원회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도 자율규약을 행정법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업무는 청산(기간관 대차해소) 이후 차액결제를 하지만 법이 아닌
사적 자치규약으로 해소하며 증권거래는 청산 후 자본시장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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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우리나라의 지급지시, 청산, 그리고 결제 체계도

주: 빨강선내가 금융시장 인프라(FMI)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결제플랫폼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현금, 페이, 체크카
드, 신용카드의 망과 개편 후에 계좌기반 간편결제망이 도입될 수 있다. 여기의 망안전
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오프라인 결제플랫폼의 변화

5.2.2 기존사업자 배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도입될 초기에 빅
테크와 핀테크에게 사업을 열어주면서 기존사업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물
론 현재는 기존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에도 기존사업자가 포함될 필요
가 있다. 만일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업을 겸영업무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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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지 못한다. 동일 기능이나 동일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게 사업을 열
어주면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금융회사에 대해 차별적 기회 부여하는 것은 기

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 기존 마이데이터 신청회사와 마이페이먼트를 연계하는 사업에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높이고 카드사 등의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에 관한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카드사 등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의 앱 등에 새로운 서비스가 들
어오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익 제고가 가능하고 카드사 등의 기존 금융회

사는 법에 따라 영업질서 및 건전성 유지, 정보보호 의무 준수 등 타 사업자 대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관
된 종합지급결제업에 준비가 된 일부 카드사와 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3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없는 여신

업 진출이며 신용카드 결제사업자 이전에 불과하므로 소액후불한도 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업을 도입하고 스몰라이센스
를 통해 빅테크사 대상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대출 증가 효과와

연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자격이 미충족되는 고
객 대상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개인은 신용카드 업권내에서 최대 2매(최대 한도 60만 원)까지만 발급하도록 규제
중이며 한국신용정보원 통해 발급사실을 카드사간 공유를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약 6%로 신용카드 평균 연체율인 1.3%대비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소액 후불결제의 연체율이 낮게 나오더라도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그
렇지만, 추후에 상당히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신
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가계의 연체를 유발하고 그 규모에 따라 결제산업 건전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기반 결제는 가맹점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가계부
채 증가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유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사 고유업무인
신용한도를 빅테크 업체에게 부여할 경우 리스크가 수반되는 신용(credit)기반 결제가 단
순한 사업자간의 이전(신용카드사에서 빅테크업체) 효과만 발생할 뿐, 결제산업에서 포
트폴리오 다변화나 소비자 대상 결제수단 변경 따른 추가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대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스몰라이센스 통해 기존 신용카드사 허가 및 업무영위 기준

과 달리 대폭 완화된 자격기준을 갖춘 빅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경우, 결제시장에
서의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고려, 그 한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용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BIS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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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업체
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한도와 결제액은 매우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4 금융시장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

빅테크와 핀테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과 판매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 전
반으로 진출하고 있다. 고객 채널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있어 상품의 노출 우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지배

적 우월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해상충)이 있다. 금융회사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눈치를 보거나 매우 높은 마케팅 비용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소비
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과거 주요 포털 서비스사는 언론 기사 정보 우선 순
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결국 고객 주도의 우선
순위 결정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추진하
면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판매를 담당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가 우
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판매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금지
행위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서 불공정 행위, 불공정 판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제조 및 판매를 분리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
하여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의무, 그리고
금지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빅테크사가 임의로 판매하는 금
융상품의 노출 순서, 빈도 등을 조정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하며 선택권은 오로지 고객
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5 국제기준의 준수

빅테크와 핀테크의 시장 진입 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시, 핀테크사는 고객확인 제도를 이행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핀테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독일 Wire 
Card)등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핀테크사의 제도권 편입 및 관리감독 강화
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대안으로 금융업과 이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 대

하여 회계관리 감독 등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이 필요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 건전한 금융산업 촉진 등을 위하여 빅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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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핀테크 등에도 기존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
상품 판매를 수행 또는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에 2021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
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5.2.6 정보독점의 문제

정보 독점이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사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서 상행위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18항)되어 있다. 이러
한 점은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정보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통신판매나 중개업을
계열사로 하는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거래업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시 정보 독점

및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통신판매나 중개업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

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5.2.7 글로벌 기업 진출 문제와 규제방향 충돌

국내 기업에게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며 독과점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제조), 구글(검색엔진), 아마존(전자상거
래) 등이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커진 파이가 아니라 같은 파이를 나누게 되
는 상황이 된다. 글로벌 기업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독과점 구조로 변화 가능
성 높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과 맞지 않다. 공정위는 갑질 논란 등으로 플랫폼 공
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업까지 신설하여 플랫폼 공룡에
주는 경우 공정위의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

5.2.8 동일서비스와 동일규제 측면에서의 수수료율

신용카드는 2007년 이후 13차례 수수료율 인하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동일 규제로 기존 카드사와의 형평성 확보,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
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각종 페이를 활용하는 경우에 내는 수
수료가 없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지급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각종 페이는 결제 업
무를 대행하는 PG이므로 요율 높은 상황이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단순 결제대행

모형이 아니라 주문서 접수, 관리, 발송, 교환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므로 카드 수수료율
과 단순히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 역시 신용판매에 대한 요율 적용이므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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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기존의 금융회사에게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이 수수료
율 규제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 같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할 필

요가 있다.

<그림 18> 카드(2021.12.23)와 페이 수수료율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종합

5.2.9 일부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우회 침투

대부분의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사업을 영위할 때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을
시작으로 전자고지결제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제외한 4개 분야만 등록해 선불충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빅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핀테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빅테크나 핀테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통장 등의 개설이다. 통장 등을 개설하는 것은 소비
자에게는 은행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상품구조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
건부채권)형 계좌로, 법으로 정해놓은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도입되고 있
는 후불결제 기능에 있어서 소상공인 소액대출 서비스 등도 불완전 판매가 될 수도 있

다. 자신들의 입점 고객에 대해 신용도를 평가하여 연계된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유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계약 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고객에게 약관동의를 받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3,500만 명 플랫
폼 가입자를 이용한 무리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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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에서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의 제조와 판매 분리 및 중개료율에 대한 입장 정

리가 필요하다. 일부 빅테크는 은행 설립이나 증권사 등을 인수하여 경쟁에 뛰어 들었다
면 일부 빅테크는 포털사업을 활용해 제휴 모델로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약 11%를 중개
료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로 보험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개별회사의 홈페이지나 GA 등을 통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 중개료는 더 올가가게 되고 소비자에게 요율 상승으로 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은 광고료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판매수수료는 14%로 상한선이라도 있지만 광고료는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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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We also examines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when the amendment to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passed, as well as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The amendment to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rgely includes tasks for industry, users,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stability, and details are 
included in the tasks. Among these details, network safety, exclusion of existing businesses, 
provision of small amount deferred payment function, separation of manufacturing and sales 
in the financial marke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information monopoly 
problem, global company entry problem and conflict of regulatory directions, merchant fees 
in the side of same service and same regulation, and there may be problems such as the 
penetration of some bigtech or fintech companies to bypass the market. Therefore, it seems 
that a part of the law or a part of the related law needs to be changed for the stability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or financial market, and for consumer protection.

Keywords: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PSD2, 
Fintec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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